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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경제전망보고서(2021년 2월)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1년 3.0%, 2022년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며,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취업자수는 2021년 8만명, 2022년 18만명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021년 
1.3%, 2022년 1.4%의 상승률을 보이며, 경상수지는 2021년 640억 달러, 2022년 
62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임. 

【 경제전망 】
구분

2020 2021 2022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0.7 -1.2 -1.0 2.6 3.4 3.0 2.5

취업자수(만명) -6 -38 -22 -9 26 8 18

실업률(%) 4.3 3.6 4.0 4.5 3.6 4.0 3.8

고용률(%) 60.0 60.2 60.1 59.5 60.6 60.0 60.1

소비자물가(%) 0.6 0.5 0.5 1.2 1.4 1.3 1.4

경상수지(억달러) 190 562 753 330 310 640 620

                                ☞바로가기
■ 2020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1년 전망
 - (2020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2020년 기업의 자금조달규모(1~11월 증감액 기준)는 

170.6조원으로 전년 동기 95.6조원 대비 75.0조원 증가함. 이 중 간접금융규모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이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9조원 증가한 113.0조원을 기록함. 직접금융규모는 
57.6조원으로, 회사채 순발행 및 주식 발행 규모가 모두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13.1조원이 증가함.

 - (2021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국내경제는 경제활동의 점진적 정상화, 정부의 경기
부양 등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① 정책 및 규제 측면에서는 기준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②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지속, 
한국판 뉴딜지원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자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③ 기업의 외부자금수요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④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간접금융시장 및 직접금융시장 전망) 2021년 간접금융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지속, 뉴딜정책 등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경기개선 기대감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나, ′20년 수준의 급격한 대출 확대는 어려울 
전망되며 대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선제적 유동성 확보, 회사채 순발행 기조 유지 
등으로 보합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직접금융시장은 경기회복 기대, 
우호적인 회사채 발행 여건, 공공기관 투자확대 계획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을 
지속할 전망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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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 (접종 현황) 2021년 2월 9일 기준 영국을 시작으로 EU,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전 세계 73개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
    * EU는 회원국 공동으로 백신을 계약하여 현재 전체 인구 대비 1.8배가 넘는 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접종 진행률은 회원국별로 상이함.

 - (2021년 경제전망) 2020년 잠정 경제성장률이 –6.4%를 기록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경험한 유럽 경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입어 2021
년에 3.6~4.2% 회복할 것으로 보임.

    * 백신 개발 및 접종 진행과 대유행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은 경제성장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백신 접종 지연, 백신의 불균등 공급 등은 유럽 및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 요인임.

 - (백신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서는 접종 우선순위 확립을 통한 혼란 최소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백신 
기피현상 방지, 여행 재개를 위한 백신 여권 도입 논의 등이 필요함.

                                 ☞바로가기
                              ■ 2021년 중국경제 키워드 4

 - (2020년 중국경제) 2020년 중국의 4분기 GDP 증가율이 6.5%로 집계되면서 지
난해 중국의 연간 GDP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대부분의 주요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나온 의미 있는 수치이자 생산
(2.8%↑), 수출(1.9%↑), 고정자산투자(2.9%↑)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것이어서 2021년 경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음. 다만, 소비(3.9%↓)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올해 중국경제의 주요 정책목표의 대상이 될 전망임.

 - (2021년 중국경제) 2021년 중국경제는 내우외환(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의 트랩
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자국 기업)를 육성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외부변수
(① 코로나19 재확산, ② 새로운 미중관계)와 내부변수(③ ‘14.5’ 규획, ④ 디지털 
위안화 시행)의 영향을 받을 전망임.

 - (2021년 중국경제의 변수) 
    ① 올해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은 2021년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는 주요 외생변수가 될 전망임.

    ②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될 ‘14차 5개년 개발계획(14.5 
규획)’은 수출 의존적인 기존 경제구조를 탈피(미중 갈등 관련)하고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전망임.

    ③ 올해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출시될 전망으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중앙
은행에 의한 디지털화폐(CBDC)의 시범유통을 추진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새롭게 설정되는 미중 관계의 방향은 한국경제 및 한반도 정세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바 우리의 입장에서도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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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국무회의 의결(′21.3.2.)
 - (추진배경)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및 대규모 백신 구매·접종을 위한 

방역소요 뒷받침 등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마련 불가피 
 - (기본방향)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 ① 추경편성과 

② 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 (총 규모) 19.5조원(690만명)

【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
재원 구분 세부내용

추가경정예산안
(15.0조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564만명)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급 플러스 6.7조원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③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④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81만명)

① 고용유지 지원 0.3조원
②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조원
③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조원
④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방역대책(4.1조원)
①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②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 0.7조원
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기정예산 활용
(4.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2.5조원 22만명)

고용지원(1.8조원 14만명)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0.2조원 10만명)

 - (재정 총량 변동)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0.8조원 증가한 483.4조원, 총지출은 본
예산 대비 15.0조원 증가한 573.0조원, 통합재정수지는 △14.2조원 적자 확대,  
국가채무는 9.9조원 증가함.

☞바로가기
■ 최근 미국 통화 및 재정정책 동향
 - 연준은 ′21년 1월 정례 FOMC(1.27~28)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0~0.25%)

으로 동결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도 월 1,200억 달러(국채 800억, MBS 
4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반등이 전년도(′20년)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 크며,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은 적절하다는 발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테이퍼링 등 긴축정
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함.

 - 연준이 ′20년 3월 이후 1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였음에도 ’20년 4분기 들어 경기 회복 지연 조짐이 포착되며 재정정책 강화 
여론이 부상될 것으로 전망됨.

    * 연준 총자산은 ‘20년 2월 4.16조 달러에서 ’21년 1월 7.40조 달러로 77.8% 증가

 -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 가능성을 높임.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KDB미래전략
연구소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6957&fileSn=5
https://rd.kdb.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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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일본의 재해 관련 지원제도와 정령지정도시 재정특례에 대해
           * 일본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지방자치법」제12장 제1절(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252조 19

에 근거하여 정령으로 지정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를 가리키는데, 대도시 행정의 합리성, 능
률적인 집행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령을 통해 ①사무배
분, ②관여, ③행정조직, ④세재 및 재정 등의 각 부분에 있어 일반 도시와는 다른 특례가 인정됨

 - (들어가며)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진, 호우 등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로, 본 보고서
에서는 정부 차원의 재해 관련 지원제도와 47개 각 도도부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재해 관련 지원제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정령지정도시가 갖는 4가지 
특례 중 세재 및 재정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고자 함.

 - (재해 관련 지원제도)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경제 및 생활면, 거처 확보 및 재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안전한 마을만들기 지원)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차원의 지원제도(자연재해 복구 및 주민생활 재건을 위한 독자적 시책)가 있음.

 - (정령지정도시 세재 및 재정상의 특례) 대도시에 어울리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세, 국가 및 도도부현지출금, 지방교부세, 지
방채 취급, 복권, 도로특정재원의 양도 및 교부금 등의 증액 조치가 이루어짐.

 - (결론을 대신하여) 이러한 특례제도가 정령지정도시의 세수 증가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지만 극히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장기적인 재정악화에 
허덕이고 있고 정령지정도시도 예외는 아님. 한국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의 문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바로가기 

■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분석을 통한 재정 관련 문제 해결
 - (서론) 1995년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와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와는 달리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됨.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지방자치제도를 더 잘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운영 방식이나 재정 관련 제도들을 분석해 본다면 우리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임.

 -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① [독일정부의 구조 및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 독일은 총 16개의 구성국가로 이

루어진 연방국가이며, 지방자치제도는 연방기본법상 보장된 권리임. 연방기본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을 가지며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
책임의 원칙 및 세율결정권이 부여됨.

   ② [재정조정제도] 독일은 연방기본법 및 재정조정기준법에 따른 재정조정제도를 두어 
각 주의 상이한 재정능력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규정함. 2020년부터 개편 적용되는 
연방조정제도는 각 주에 할당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에 재정력측정치와 조정측정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정력조정제도임.

 - (결론) 독일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격차를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례시에 재정특례를 주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임. 독일의 행정체계가 우리와는 다르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를 성공
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https://ebook.lofa.or.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10125_153352&popup=1&ref=https://ebook.lofa.or.kr/home/jibang.php
https://ebook.lofa.or.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10125_153352&popup=1&ref=https://ebook.lofa.or.kr/home/jiba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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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시행 ′21.2.17.)
 -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

하고, 조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
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의 구
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시행 ′21.2.17.)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

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
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제정 ′20.2.4. 시행 ′21.2.5.)
 -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제정 ′20.2.5. 시행 ′21.2.5.)
 -「수소법」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및 2022. 2. 5. 

시행)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절차 및 수소특화
단지의 지정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제정 ′20.2.5. 시행 ′21.2.5.)
 -「수소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및 2022. 2. 5. 시

행)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3호, 2021. 2. 5. 공포, 2021. 2. 5. 및 
2022. 2.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수소용품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483&lsId=&efYd=202102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485&lsId=&efYd=202102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891&lsId=&efYd=202102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337&lsId=&efYd=202102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303&lsId=&efYd=202102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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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 (개요)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정부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

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더욱 높은 실정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산정 체계 및 과정을 분석해 봄.

 - (현황) ①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배분 및 사업 조정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② 재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예산 편성에서의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하고, 사회보장 분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 장기적 대응지
방비 소요 정보가 생산 ․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③ 기준보조율의 체계성이 미흡
하며 차등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쟁점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체계성 분석] 정부는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배
분을 위한 조정 원칙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관리의 효과성 분석]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응지방비를 중․ 장기적으로 
추계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배분을 위한 조정 원칙을 마련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음

    ③ [국고보조율 산정의 합리성 분석] 기준보조율의 사업별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차등보조율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력과 사업 수요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들어가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민간자금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개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방안으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이 제안되었으며, 민간자금을 뉴딜분야에 투입하고 레버리
지를 통한 지원규모 확대(leverage effect)의 과정에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뉴딜펀드 신뢰 확보방안) 기본계획의 수립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뉴딜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나가며)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뉴딜펀
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고 민관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ꡤ��� �м� �� �����&arg_id=7458&item_id=7458&etc_1=1&etc_2=1&name2=1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NU-ifVdTiG&DocId=1NU-ifVdTiG&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E5BUlMg7ZiE7JWI67aE7ISdIOygnDE4OO2YuC0yMDIxMDIyMikg7L2U66Gc64KYMTkg7JyE6riwIOq3ueuztSDrk7HsnYQg7JyE7ZWcIOuJtOuUnO2OgOuTnOydmCDshLHqs7XsoIEg7LaU7KeE7J2EIOychO2VnCDsoJzslrgucG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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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자율·창의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방안
      - (기존 국고보조사업 개선책을 넘어선 국고보조사업 개편 방향성)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제공, 사업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역량강화 패키지 프로그램,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적 운용을 위한 거버
넌스 체계 구축의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기획의 창의성·집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방안) 기존의 
중앙부처 중심의 운용·관리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의 창의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자치분권 혁신 플랫폼 기반으로의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 방안) 
    ①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메뉴판 공시제도] 행정안전부 중심의 중앙-지방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연계 추진 필요 
    ② [중간지원조직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중·장기 차원의 중간조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자치단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의 활용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시·도연구원 중심의 권역별 중간
지원조직 지원 활용 검토 필요

    ③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프로그램] 부처별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사업”을 패키지 사업으로 수행이 필요하고,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지역협약제도를 활용하여 행안부의 운영주체, 중앙부처의 참여 
형태의 사업설계 필요

☞바로가기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 (서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더 이상 관련 분야 연구자나 시민 활동가들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사회적 이
슈가 되었음. 이에, 정부는 2019년에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규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 중 기후변화 대응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2020년 11월에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함. 

 - (국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특성 분석과 정책수단 현황) 서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대부분은 건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어, 서
울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2010년대 초반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미세먼지 10대 대책,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등 건물과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시행해왔음. 

    * 해외 건물·운송부분 경제적 수단 사례분석: 전문 참조

 - (이해관계자 인식과 정책 수용성 분석)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서
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폭염과 한파, 대기정체, 외부 오염물질유입 등 외부요인과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명령통제 방식의 정책수단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
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시민과 기업이 깨끗한 공기와 안정적 기후와 같은 공
동의 자원(공공재)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
개인이 공공재의 가치(또는 반대로 공공재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비용)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건물 온실
가스 총량제, ② 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기반 자동차세 도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연
구원

서울연구원

https://www.krila.re.kr/publication/periodical/brief/113?keyword=&page=1
https://www.si.re.kr/node/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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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여향
 - (검토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혹은 봉쇄조치(lockdown)가 보편적인 방역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제약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그 
부정적 영향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미치고 있음. 

 - (봉쇄조치 시 근무가능지수 산출)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
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이 크게 하락하고, 개인특성
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큰 것으로 추정됨. 

 - (임금손실 및 소득분배 악화)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
되는 임금손실률은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평가) 우리나라는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방역조치(행정적·자발적 방역)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평가되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보다 효과적
이고 지속가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보다 선
별적인(targeted)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방역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
적인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

☞바로가기
■ 구독경제 트렌드와 금융권의 활용 가능성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최근 디지털 유통채널 발달 등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구독경제는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기구독 모델(신문·잡지 구독, 정수기 
렌탈, 우유 배달 등)을 기반으로 하지만, 온라인 상거래, 빅데이터 등의 혁신 기
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 등으로 기존 정기구독 모델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상품·서비스로 영역 확장 중이며, 차별화된 소비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 글로벌 저성장 기조 등의 영향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가 아닌 
‘사용’으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 금융업계에서도 구독경제를 활용한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의 일부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들이 월정액 수임료 모델을 도입하고 있음.

    * Ernst&Young은 앞으로 5년 이내에 금융서비스에서도 구독경제 모델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19년)
* 미국은 개인 종합자산관리 영역에서 월정액 방식의 구독 서비스 제공, 독일, 영국 등은 무료 계
좌개설 및 월정액에 따른 차등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 국내의 구독경제 기반 금융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소비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신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고려할 필요함.

☞바로가기

한국은행

KDB미래전략
연구소

http://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101290613032380.pdf&rs=/webview/result/P0002353/202101
https://rd.kdb.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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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현금화 현상의 확대, 민간분야의 디지털화폐 확산 

등에 따라 전통적인 법화의 형태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변화시키려는 움
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66개 중앙은행에 대한 BIS의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일정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목적) 기술발전을 법화제도에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CBDC에 대한 검토는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전제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은 물론 안전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용자 관점에서의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 보장 측면의 검
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CBDC의 법적 성질) CBDC의 법화성 논의는 국내법적 취급의 기본원칙을 확보
하고, 사업상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상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취급기준을 확보하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음. 이에  
제도 설계 시 법화라는 공법상 제도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
도록 하는 기본원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CBDC의 발행, 이전, 금융범죄, 집행법,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 참조

 - (CBDC의 입법 방향)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
향을 제시하고, 전자금융거래법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함.

 - (결론) CBDC와 관련하여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CBDC는 법화로서 발권력 및 강제통용력에 있어 현재 통용되는 한국은행
권 및 주화와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하며, 둘째,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
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CBDC이전에 관하여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셋째, 디지털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여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바로가기

한국은행

http://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2102081135424820.pdf&rs=/webview/result/B0000232/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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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5조원, 총세출은 453.8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7조원이며, 이월액 2.3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를 기록함.

    ① 총세입은 465.5조원 징수, 전년 대비 63.5조원 증가, 예산대비 5.5조원 증가
    ② 총세출은 예산현액 462.8조원 중 453.8조원 집행(98.1%), 전년 대비 56.6조원 증가
    ③ 이월은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
    ④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로 일반회계 5.7조원, 특별회계 3.6조원임
    ⑤ 불용은 6.6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1.3조원 감소

☞바로가기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

(2.5~2.9일, 서면)하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20.10월 제정)에 따라 설치

 -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➊경제활동, ➋교육·직
업훈련, ➌복지·문화)로 구성되고, 전문평가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전

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또한,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임.

☞바로가기
■ 「제7차 혁신성장 전략검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2.26.(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함.
 -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17개 시도의 자체 지역균형뉴딜 

계획 수립 완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재정 인센티브 지원, 뉴딜펀드 자금 투입 등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29개 법률)에 대한 논의와, 

 - 소상공인·중기 금융지원 등 10개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짐.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6823&fileSn=1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6940&fileSn=1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6947&file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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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 「보조금24」 13개 지자체 주민대상 시범 운영
 -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힘.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연수·미추홀),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

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됨.
 - 이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됨.
☞바로가기

■ 각종 정부사업,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1년「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시범대상지로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홍성군, 당진시,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총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힘. 

 【 사업 시범 6개 자치단체 】
자치단체명 사업 내용

화성시 교육 + 자치 + 재생을 연계하여, 새로운 화성, 협치에 기초한 지역사회 구축

홍성군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당진시 도농복합지역의 장점은 살리고, 지역별 격차는 완화하는 맞춤형 접근

순천시
교육이 협력적 거버넌스와 시민주도 공동체를 육성하는 성장 동력으로써 기
능할 수 있도록 유기적 결합 시도

곡성군 돌실어울림센터 지속운영방안 마련 및 교육기반 확충

의성군 ‘청년이 찾는 안계, 지속가능한 행복 의성’의 토대 구축

 - 개인 일상과 밀접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치, 복지, 재생,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
으로 발생하나, 관련 중앙부처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융합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지역 내 각종 정부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하게 됨.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여 1개 자치단체당 1억 원의 국비가 투입·
지원될 계획임. 

☞바로가기
■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2021년 정부 업무보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7일(수) 문재인 정부의 4년 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1년도 중소벤처기
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함.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키고, 혁신 벤처·스
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며,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
업부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1022309413951201&rs=/synapFile/202103/&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1022309413951201%26rs%3D%2FsynapFile%2F202103%2F&synapMessage=%EC%A0%95%EC%83%81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1020509481975401&rs=/synapFile/202103/&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1020509481975401%26rs%3D%2FsynapFile%2F202103%2F&synapMessage=%EC%A0%95%EC%83%81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4710



